
인도네시아, 광업 외국인 지분 제한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 재협상에도 적용 … 외국인투자 크게 위축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산 등 광업 분야의 외국인 지분을 최고 49%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3월9일 보도했다.

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은 2월 제정된 외국인 지부 제한 내용의 대통령령이 모든 광업 계약에 적

용될 것이라며 현재 장기계약으로 사업하는 관련기업들도 (계약에) 재협상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탐린 시히테 광물석탄국장도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계약 재협상에 지분제한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

으로 풀이된다.

탐린 국장은 광업분야 외국지분 제한 규정은 2월21일 승인됐으며 외국 주주들에게 상업생산 5년 후부터 10

년 안에 초과 지분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자 지분 제한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자원분야 이익 극대화

정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국내 등나무가구 산업 보호를 위해 등나무 수출을 금지했으며, 2014년부터는 일정

열량 이하의 저열량 석탄과 1차 가공을 거치지 않은 광물자원의 수출도 금지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미국 프리포트 맥모란과 뉴몬트 등 다국적 광산기업들에 지나치게 낮은 로열티 인상 등을 요구하

며 계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파푸아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금동광산 중 하나인 그래스버그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포트는 그래스버

그 광산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2011년 200억달러를 돌파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광산협회 수프리아트나 사할라 사무총장은 투자비용이 석탄보다 많이 드는 광물은 5년간 손익분

기점을 넘기기에 너무 짧다며 외국인 지분 제한은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꺾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2>


